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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조례와 환경예산의 괴리:
재정적 디커플링과 제도화의 역설

서 윤 경

   

  

국문요약

2026년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6곳(91.2%)이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나, 이러한 보

편적 제도 확산이 환경예산 배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전국 226

개 기초자치단체의 2019~2025년 7개년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규정된 실행기제(위원

회･기금･실행계획･전담조직･성과평가) 5개 항목의 포함 여부를 전수 코딩했다. 이를 합산해 제도화 수준 서열변수

를 구성한 뒤, 조례의 환경예산 효과를 개체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네 가지 핵심 발견을 제시한

다. 첫째,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은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어떤 표본에서도 환경예산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

다. Event Study 모형에서도 제정 전후 모든 시점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재정적 디커플링이 성립했다. 둘째, 

조례가 실행기제를 더 많이 규정할수록 환경예산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제도화의 역설’이 나타났다. 실행기제를 

갖추지 않은 선언적 수준에서 가장 큰 양의 계수가 관찰되고, 세 개 이상의 실행기제를 포괄적으로 구비한 수준에서

는 계수가 영에 수렴하거나 음으로 전환되었다. 이 단조 감소 패턴은 수도권 하위표본 탐색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강

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206개 지자체 중 160곳(77.7%)이 2022~2023년에 

조례를 채택했고, 이 중 68.1%가 점진적 역량 축적 없이 부분적･포괄적 제도화 수준으로 직행하는 획일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미채택 지자체가 소규모･저재정력 지자체에 집중되어, 강압적 동형화의 범위조건이 탐색적으로 관찰

되었다. 넷째,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수

직적 확산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법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가 실행기제의 외형적 완비까지 이끌어내

지만, 그것이 곧 재정적 실질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완결성의 함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탄소중립 기본조례, 환경예산, 재정적 디커플링, 제도화 수준, 제도화의 역설

Ⅰ. 서론

2021년 9월 제정되어 2022년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제40조 

제1항),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한다(제22조 제3항).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역시 조례에 위임됨으로써(제69조 제4항), 기초자

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할 제도적 요구를 부담하게 되었다. 동법 시행을 계기로 기초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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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탄소중립 기본조례는 빠른 속도로 제정되어, 2026년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6곳(91.2%)이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갖추고 있다. 이 수치는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 보편적 수준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례가 실질적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예산이다. 조례에 명시할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기금 조성 등은 모두 재정적 뒷받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편적 

제도 확산이 환경예산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수반했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

았다.

이 공백에 이론적 준거를 제공하는 것은 신제도주의 조직론이다. 이에 따르면, 조직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규범을 형식적으로 채택하면서도 이를 내부 운영과는 느슨하게 연결하는 경

향이 있다. Meyer & Rowan(1977)은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분리를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개

념화했다. 이러한 디커플링은 기업의 환경관리 인증(Boiral, 2007), 국가 간 환경조약 비준(Schofer 

& Hironaka, 2005), 지방정부의 기후행동계획(Millard-Ball, 2012) 등 환경정책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실질적 환경예산 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조례 확산의 결정요인이나 현황을 다룬 연구는 존재하나, 조례 내부

의 질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거나 재정적 효과를 인과적으로 추정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서 출발해,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보편적 확산이 기초자치단체의 환경

예산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9~2025년 균형패널데이터(N=1,582)를 구축하고, 개별 조례가 실행기제를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 제도화 수준(Institutionalization Level, IL) 서열 변수를 도입해 형식적 제도 확

산과 재정적 실효성 간의 괴리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연구질문을 설

정한다. 첫째,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제정은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가? 

둘째, 조례가 위원회･기금･실행계획 등 구체적 실행기제를 얼마나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환경

예산 효과가 달라지는가? 셋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전후로 제도 확산의 경로와 패턴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넷째,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예산 우선순위는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제도적 동형화, 재정적 디커플링, 수직적 확산 

조직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환경의 규범에 부합하는 공식 구조를 채택하며, 이 과정에서 

조직 간 구조적 유사성이 증대하는 제도적 동형화가 발생한다. DiMaggio & Powell(1983)은 이러한 

동형화의 메커니즘을 법적 의무나 상위기관 압력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 불확실성 속에서 선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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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모방하는 모방적 동형화, 전문가 네트워크의 규범 확산에 의한 규범적 동형화로 구분했다. 

그러나 동형화에 의해 채택된 공식 구조가 반드시 실질 운영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적 동형화 이론은 채택과 운영 간 괴리를 설명하는 디커플링 논의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디커플링은 조직이 제도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채택한 공식 구조가 실제 운영 활동과 느슨하게 

연결되는 현상을 지칭하며, Meyer & Rowan(1977)은 이를 처음 개념화했다. 디커플링 연구는 이후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Bromley & Powell(2012)은 조직이 정책을 채택하되 수단과 목표 간 연

결을 회피하는 ‘수단-목표 디커플링’을 개념화해, 형식적 절차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메

커니즘을 설명했다. Wijen(2014)은 규칙의 엄격한 적용이 오히려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순응-성

과 상충(compliance-achievement trade-off)’을 경고하며, 상위법이 실행기제까지 규정할 경우 하

위 조직이 기계적 순응에 집중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본 연구는 디커플링 개념을 예산 편성이라는 재정 측면에 한정해 ‘재정적 디커플링(fiscal 

decoupling)’으로 재규정한다. 디커플링은 본래 조직의 형식 구조와 실질 운영 간 괴리를 지시하

는 포괄 개념이나, 구체적 검증 맥락에서는 관측 가능한 측면에 한정 적용될 수 있다. 한국 기초자

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조례 맥락에서 위원회의 실제 회의 개최, 전담 조직의 활동, 성과 평가의 

환류 실적 등 실질 운영 증거는 체계적 공개 자료의 부재로 전수 관측이 불가능하다. 반면 환경예

산의 편성액은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전수 관측 가능하다. 이러

한 관측 가능성의 비대칭 조건이 본 연구가 디커플링 개념을 재정 측면에 한정 적용하는 근거다. 

이렇게 재규정된 재정적 디커플링은 조례라는 공식 구조의 채택이 환경예산이라는 재정 배분에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지시하며, 본 연구의 핵심 분석 개념으로 기능한다.

조례에 규정된 실행기제는 다섯 가지 통로로 환경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실행계획 

수립 조항은 연차별 사업 목록과 소요예산을 사전에 확정하도록 요구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환경 

항목의 우선순위를 제도적으로 고정한다. 둘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항은 예산안 심

의･자문 기능을 통해 환경 부문 사업의 예산 반영을 압박한다. 셋째, 지역기후대응기금 조항은 일

반회계와 분리된 별도 재원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환경 부문의 가용 재원 총량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작동한다. 넷째, 전담 조직 설치 조항은 환경 부문의 행정 역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해 예산 편성 

실무의 전문성을 높인다. 다섯째, 성과평가 조항은 환경예산 집행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해 차년도 

예산 편성에 학습 효과를 부여한다. 이 다섯 경로는 조례가 환경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

적 전달 기제를 구성하며, 강압적 동형화 맥락에서 이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재정적 디

커플링 가설의 이론적 근거를 이룬다.

강압적 동형화는 상위법에 의한 의무화가 존재하는 제도적 맥락에서 두 경로로 하위 조직의 행

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경로는 조례의 보편적 채택을 촉진하는 작용이다. 상위법이 조례 

제정과 위원회･기금의 위임을 명시할 때, 조례 제정 자체가 법적 요건에 대한 형식적 순응의 성격

을 띠기 쉽다. 둘째 경로는 채택된 조례 내부의 실행기제 구성에 대한 작용이다. 강압적 동형화는 

단기 집중적 채택 과정에서 하위 조직이 내부 역량의 점진적 축적 없이 표준 모델을 모방 수용하

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론화되어 왔다(Shipan & Volden, 2008). 이 과정에서 조례 조문의 심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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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Wijen(2014)의 순응-성과 상충 논의는 이러한 편차가 앞서 제

시한 다섯 경로의 실질적 작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가 설정하는 이론적 초점은 이 둘째 경로에 있다. 강압적 동형화 이론은 보편 채택의 예

측을 넘어, 보편 채택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도 편차와 재정적 귀결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

는 틀을 제공한다. 한국의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의무화와 위원

회･기금의 조례 위임을 명시해 전형적인 강압적 동형화의 계기를 제공하므로, 두 경로의 이론적 

예측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연실험적 맥락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환경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조례라는 제도적 통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상위정부의 재정적 우

선순위가 작동하는 별도의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별도의 경로를 설명하는 이론이 수직적 확산이다. 제도적 동형화와 재정적 디커플링이 조례 

채택의 보편성과 그 재정적 귀결의 괴리를 설명한다면, 수직적 확산은 조례가 아닌 광역정부의 재

정적 우선순위가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미치는 독립 경로를 설명하는 상호 보완적 이론이다. 

Shipan & Volden(2008)은 상위정부의 정책 결정이 하위정부의 정책 채택과 재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수직적 확산을 학습(learning), 모방(imitation), 경쟁(competition), 강압(coercion)의 네 메

커니즘으로 이론화하면서, 하위정부의 정책 역량이 낮을수록 상위정부의 의무화가 형식적 순응으

로 귀결될 위험이 높아짐을 경고했다. 이 논의는 본 연구에서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상위법

에 의한 강압적 의무화가 조례 채택의 보편성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강압적 동형화

의 첫째 경로와 이론적으로 수렴한다. 둘째, 수직적 확산은 조례라는 제도적 통로와 구분되는 재

정적 신호 전달 경로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 재정적 신호 전달 경로는 세 가지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첫째, 예산 편성 기준의 하

향 조율 메커니즘이다. 광역시도가 환경예산 비중을 높이면 매칭펀드 요건과 보조금 배분 기준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직접적 제약으로 작동한다(OECD, 2023). 둘째, 정책 우선순위의 신

호 메커니즘이다. 광역시도의 예산 구성은 기초자치단체에 중앙-광역의 정책 방향을 해석하는 신

호로 기능하며, 이는 특히 자체 재원이 제한된 기초자치단체에서 강하게 작동한다(Crawford & 

Mangalmurti, 2025). 셋째, 정부 간 재정 이전의 매개 메커니즘이다. 환경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상

당 부분이 광역을 거쳐 기초로 이전되므로, 광역의 환경예산 비중은 기초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

와 용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이 세 메커니즘은 조례의 형식적 제정이 환경예산에 유의한 효과

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광역의 재정적 우선순위가 기초의 환경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다만 수직적 확산의 실효성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하위정

부의 역량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측된다. Shipan & Volden(2008)은 하위정부의 정책 역량이 

높을수록 상위정부의 신호를 적극적으로 수용･재해석하는 반면, 역량이 낮을수록 기계적 순응에 

그치거나 신호 자체가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Shrestha et al.(2025) 역시 재정분권화의 기후

정책 효과가 정당 제도화 등 거버넌스 조건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해, 수직적 재정 신호의 실효성

이 제도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수직적 확산의 효과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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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재정 자립도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조례의 형식적 채택과 환경예산 간 관계를 제도적 동형화와 재정적 디커플링으로 설

명하는 한편, 광역 환경예산 비중과 기초 환경예산 간 관계를 수직적 확산으로 설명한다. 전자가 

조례라는 제도적 통로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경로라면, 후자는 조례와 구분되는 재정적 신호 전달 

경로의 존재를 검증하는 경로이다. 이 이중 경로 설계는 조례의 예산 효과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광역의 재정적 신호가 작동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기후정책과 환경재정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네 유형이다. 첫째, 기후정책의 채택과 확산에 

관한 연구다. 어떤 조건에서 지방정부가 기후정책을 채택하고, 그 확산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는 

이 유형의 핵심 질문이다. Shi et al.(2015)은 미국 기초자치단체의 기후계획 채택 결정요인을 분석

해, 제도적 역량과 정치적 지지를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Lesnikowski et al.(2020)은 5개국 지방

정부의 기후 적응 정책수단 선택을 비교 분석해, 중앙정부의 하향식 위임 여부와 국가별 의사결정 

전통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수단 선택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보고했다. 이들의 발견은 본 연구

에서 관찰되는 ‘표준 모델 일괄 채택’ 확산의 비교적 맥락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엄영호(2020)가 광역시도의 환경 관련 조례를 분석해,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지

방정부 행위자성의 증대를 보여주었다. 고재경(2024)은 정책통합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후변

화정책의 변화를 분석해, 중앙정부의 법･제도와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실천 행동을 촉

진하는 동시에 자원과 책임 배분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김태선(2024)은 기초자치

단체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의 확산 양상을 사건사 분석으로 규명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

후 조례 채택이 급격히 집중되는 패턴을 포착했다. 이들 연구는 조례 채택의 결정요인과 확산 양

상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채택 이후의 실질적 재정 효과를 인과적으로 추정하지는 않았다는 공통

된 한계를 갖는다.

둘째, 환경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다. 지방정부의 환경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가 이 유형의 핵심 질문이다. de Benedictis-Kessner & Warshaw(2016)는 주(州)정부 시장의 정파성

이 재정 지출 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과적으로 추정해, 지방정부 예산 배분이 정

치적 요인에 의해 체계적으로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Galiński(2023)는 유럽 26개국 지방정부의 

2007-2020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환경보호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정부에서 환경보호 지출 비중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했다. Shrestha et al.(2025)은 

1971-2019년 국가 패널데이터와 OECD/EC 하위국가 기후재정 데이터를 활용해, 재정분권화와 정

당 제도화가 개별적으로는 탄소배출을 악화시키나 양자의 상호작용이 기후변화 대응을 유의하게 

개선함을 확인했다. 제도적 맥락이 재정분권화의 환경적 실효성을 조절한다는 이 발견은 본 연구

의 핵심 논지와 맥을 같이한다.

국내에서는 김범수･이병재(2018)가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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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지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했다. 남희･박종상(2024)은 기초자치단체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을 Flypaper effect 관점에서 분석해,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비효율적 재정운영이 심화됨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소규모 지자체에서 환경예산의 자율적 확충

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맥락적 배경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흐름은 환경예산의 

정치적･구조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특정 제도(조례)의 효과를 인과적으

로 식별하는 데는 설계상 한계가 있다.

셋째, 제도 채택과 실질적 성과 간 괴리에 관한 연구다. 제도 채택이 곧바로 실질적 성과로 이어

지는가에 대한 의문은 신제도주의 연구의 핵심적 쟁점이다. Millard-Ball(2012)은 미국 지방정부의 

기후행동계획 채택이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지방정부 기후정책에

서의 디커플링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했다. Boiral(2007)은 ISO 14001 환경관리 인증을 획득한 기업 

내부의 질적 조사를 통해, 형식적 요건 충족과 실질적 환경관리 개선 간의 괴리를 체계적으로 기

록했다. Crilly et al.(2012)은 이해관계자 압력에 대한 조직의 디커플링 반응이 압력의 강도와 조직 

내부 역량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며, 외부 압력이 강할수록 형식적 순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규모 패널데이터로 뒷받침했다. Seyfried et al.(2019)은 독일 고등교육기관의 품질관리 체

계 도입 사례에서, 강압적 동형화가 제도 도입의 주된 동인이지만 도입 자체는 제도의 실효성 인

식과 거의 무관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오히려 제도적 기업가정신이 실효성의 관건이었다. 이들 

연구는 기업･대학･지방정부 등 상이한 조직 맥락에서 강압적 동형화에 의한 일괄 채택이 왜 실질

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조명한다.

국내에서는 윤평호･윤상오(2021)가 18개 광역자치단체의 행복조례를 내용분석해, 규범적･집행

적･거버넌스 체계 전반에서 조례의 형식적 규정과 실질적 운영 간 괴리가 구조적으로 나타남을 밝

혔다. 이는 행복이라는 상이한 정책 영역에서도 조례의 형식적 제정과 실질적 운영 간 괴리가 구조

적으로 반복됨을 보여주며, 이러한 괴리가 특정 정책 영역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수직적 정책 확산과 정부 간 재정 관계에 관한 연구다. 상위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하위정

부의 제도 채택과 재원 배분에 미치는 메커니즘은 본 연구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이 된다. Shipan & Volden(2008)은 상위정부의 정책이 하위정부의 정책 채

택에 미치는 수직적 확산 메커니즘을 이론화하면서, 하위정부의 정책 역량에 따라 확산의 양상이 

상이하게 전개된다는 점을 밝혔다. 역량이 낮은 지자체에서는 상위정부의 의무화가 형식적 순응으

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는 이들의 경고는 본 연구의 발견과 직접적으로 공명한다. OECD(2023)는 기

후변화 대응이 지방정부 단독으로 완수할 수 없는 과제이며, 중앙-지방 간 재정･권한 분담의 구조

적 설계가 실효성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Crawford & Mangalmurti(2025) 또한 지방정부의 기후 

거버넌스에서 예산 권한과 추적 지표의 통합이 미비한 현실을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정다정･문승민･나태준(2018)이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결정요인을 분석해, 상위 광

역정부의 정책 채택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도입을 유의하게 촉진하는 수직적 확산 경로를 확인

했다. 장유미･김영록(2024)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지출에 대한 동형적 영향을 분석해, 

동일 광역 내 인접 지자체 간 예산 비중이 수렴하는 모방적 동형화가 주된 영향 요인임을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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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은 기초자치단체에 대체효과로 작용하고, 강압적 압력이 반드시 하

위정부의 동조적 지출 확대로 귀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 발견은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광

역 환경예산 비중과 인접 조례비율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상의 네 유형에 걸친 기존 연구의 핵심적 공백은 세 가지로 수렴한다. 첫째, 제도의 실질이 측

정되지 못했다. 정책 확산 연구(첫째 유형)와 환경예산 연구(둘째 유형)는 모두 조례 내부의 실행기

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제도의 질적 차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전자가 조례의 유무를 이진적

으로 처리하고, 후자가 제도적 맥락을 간과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확산의 경로가 추적되지 못했

다. 수직적 확산 연구(넷째 유형)가 존재하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의 집중적 제도 확산이라

는 자연실험적 맥락을 활용해 강압적 동형화가 제도 확산의 경로와 패턴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동

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셋째, 조례의 형식적 완비와 재정적 귀결을 실증하지 못했다. 

Wijen(2014)이 이론적으로 제기한 순응-성과 상충이 지방정부 환경예산 맥락에서 경험적으로 검

증된 적이 없다. 독일 고등교육(Seyfried et al., 2019)이나 기업 환경인증(Boiral, 2007), 미국 기후

행동계획(Millard-Ball, 2012) 등 제도-성과 괴리 연구(셋째 유형)에서 유사한 현상이 보고되었으

나, 지방정부 재정에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공백에 대응해, 5개 실행

기제의 전수 코딩에 기반한 제도화 수준 서열 변수를 구축하고, 7개년 균형패널데이터와 개체고

정효과 모형을 통해 기후정책 확산과 환경재정, 신제도주의 논의를 연결하는 실증적 기여를 시도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Ⅱ장에서 검토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해 본 연구는 네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1) 첫째, 형식적 구

조의 채택이 실질적 운영과 느슨하게 결합하는 디커플링은 제도 확산이 보편적일수록 강화된다

(Meyer & Rowan, 1977; Bromley & Powell, 2012).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제정률이 91.2%에 달하는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맥락은 이 명제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은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가설 1: 

디커플링).

둘째, 표준화된 제도의 도입은 형식적 완결성의 추구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때 형식적 순응은 

실질적 성과와 오히려 상충한다(Wijen, 2014; Seyfried et al., 2019; Boiral, 2007). 따라서 조례에 규

정된 실행기제가 많아진다고 해서 환경예산 효과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도화 

수준(IL)이 높아질수록 환경예산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역전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가

1) 가설 1･2･4는 개체고정효과 모형을 통한 인과적 추정으로 검증하며, 가설 3은 제도 확산의 양상에 대한 

기술적･해석적 가설로서 전수 데이터의 시계열 분포와 전환경로 분석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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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 제도화의 역설).

셋째, 법적 의무나 상위기관의 압력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는 조직 간 구조적 유사성을 급속히 

확산시킨다(DiMaggio & Powell, 1983).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은 조례 제정과 실행기제의 규정을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전형적인 강압적 동형화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에 대다수 지자체가 단기

간 내 점진적 역량 축적 없이 표준화된 조례를 일괄 채택하는 확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 3: 강압적 동형화).

넷째, 상위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보조금 배분과 행정적 신호를 통해 하위정부의 재정 배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Shipan & Volden, 2008). 이에 소속 광역시도의 환경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가설 4: 수직적 확산). 이 가설은 기본 모형의 

통제변수 계수로 1차 확인하되, 역인과성 완화를 위해 1기 시차(lagged) 변수 모형을 추가로 추정

해 결과의 안정성을 검증했다.

2. 분석 자료 및 변수

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와 기초자치단체를 겸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광역 환경예산 비중은 

소속 광역시도의 환경예산 비중이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수직적 확산 효과를 포착하기 위한 변

수인데, 세종과 제주는 광역과 기초가 동일 단위이므로 이 변수를 산출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수

집 데이터에서 세종시는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보유(2022.04.20 제정, IL=3)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광역 수준의 조례만 존재하고 기초자치단체(행정시) 수준의 개별 조례는 없음을 확인했다.

분석 범위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개년이다. 시작 시점의 선정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작용했

다. 첫째, 지방재정365 시스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별 환경보호예산을 일관된 기준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 2019년이다. 둘째,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의 사전･사후를 포함

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 최소 2개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설계상의 요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226

개 기초자치단체 × 7개년 = 1,582개 관측치의 균형패널(balanced panel)이 구성되었다.

2) 종속변수: 환경예산

종속변수는 기초자치단체의 환경보호예산 현액의 자연로그값(ln_예산현액)이다. 환경보호예산

은 지방재정365 시스템의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 중 환경보호 항목으로, 수질보전･대기보전･자연

보전･환경보호 일반 등을 포괄한다. 현액은 당초예산에 추경을 반영한 금액이다. 자연로그 변환

은 우측 비대칭 분포의 정규화, 계수의 퍼센트 해석, 지자체 간 예산 규모 차이(51억~21,136억 원)

의 표준화를 위해 적용했다. 강건성 검증으로 지출액의 자연로그값(ln_지출액)을 대체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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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경보호예산은 집합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탄소중립 조례가 직접 겨냥하는 기후변화 적

응･완화 예산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본 종속변수의 계수가 영(zero)에 수렴하는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하나는 조례가 환경예산 자체를 증가시키지 못했다는 수

단-목표 디커플링이다. 다른 하나는 조례가 총액의 변화 없이 환경보호 기능 내 항목 간 재편만을 

유도했을 가능성이다. 현행 지방재정 공시가 세부사업 단위 코드를 일관되게 제공하지 않아 후자

의 가능성은 본 자료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 세부사업별 기후 적응 예산의 분리 분석은 Ⅴ장 3절

에서 후속 과제로 다룬다.

기금 조성 항목은 세출예산 운용과 형식적으로 분리된 별도 회계 흐름이다. 본 모형의 환경예산 

효과와 직접적 인과 통로를 공유하지 않는다. 기금 항목은 IL 점수 산출에는 포함했으나, 회귀계수

의 해석은 위원회･실행계획･전담조직･성과평가의 세출예산 연계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3) 독립변수: 제도화 수준

독립변수는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제정 여부(Institutionalization, I)와 제도화 수준(Institutional 

Level, IL)으로 구성했다. 조례 제정 여부는 해당 연도에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

정한 상태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한 이진 변수이며, 제정연도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을 통해 226개 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전수 확인했다.

제도화 수준은 개별 조례가 실행기제를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

기 위해 구축한 서열 변수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권장하는 실행기제를 기

준으로 실행계획 수립 의무, 위원회 설치, 기금 조성, 전담 조직 설치, 성과 평가의 5개 하위항목을 

선정하고,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원문을 수집해 전수 코딩했다. 각 항목의 유무를 합산한 점

수(S=0~5)를 <표 1>과 같이 4단계 서열로 변환했다.

<표 1> 제도화 수준의 조작적 정의

IL 조건 의미

0 조례 미제정 (I=0) 미제도화

1 조례 제정, 실행기제 전무 (I=1, S=0) 선언적 제도화

2 조례 제정, 1~2개 실행기제 (I=1, 1≤S≤2) 부분적 제도화

3 조례 제정, 3개 이상 실행기제 (I=1, S≥3) 포괄적 제도화

2025년 말 기준 하위항목별 규정 비율은 실행계획 수립(93.3%), 위원회 설치(100%), 성과 평가

(82.9%)가 거의 보편적인 반면, 전담 조직 설치(24.8%)와 기금 조성(3.3%)은 극히 저조해 항목 간 

격차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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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환경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반해 선정했다.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의 정

치적 성향(보수 성향 여부)은 국민의힘(및 전신 정당) 소속이면 1, 그 외의 경우 0으로 코딩한 이진 

변수다. 단체장의 보수 성향이 환경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범수･이

병재, 2018; de Benedictis-Kessner & Warshaw, 2016)에 근거하며, 2022년 지방선거에 의한 단체

장 교체로 시간 가변적 변수로 기능한다.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자연로그값으로, 환경서비스 수

요와 행정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조 변수다. 수도권 지자체의 인구 중앙값(375,566명)은 비

수도권(90,558명)의 약 4배에 달한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 비율로, 자율적 재

원 동원 능력을 나타내며, 강건성 검증에서는 재정자주도로 대체했다. 광역 환경예산 비중은 소속 

광역시도의 총 세출예산 중 환경보호예산 비율(%)로, 가설 4(수직적 확산)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

수이자 그 외 가설 검증 시의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이 변수의 이중적 역할에 따른 해석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기 시차(t-1) 변수를 활용한 추가 모형을 별도로 추정했다.

3. 분석 모형

1) 가설 1 검증: 디커플링(기본 고정효과 모형)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여부(I)의 환경예산 효과를 추정했다.

여기서 ln(Yᵢₜ)는 I지자체 t연도의 환경보호예산 현액의 자연로그값, αᵢ는 지자체별 시간불변 특

성을 흡수하는 개체고정효과, δₜ는 전국 공통의 시간 추세를 흡수하는 연도고정효과, Iᵢₜ는 I지자체

가 t연도에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인지 여부의 이진 변수, Xᵢₜ는 통제변수 벡터(단체장 

보수 성향･ln_인구･재정자립도･광역 환경예산 비중), γ는 통제변수 계수 벡터, β는 조례 제정의 

평균 처리효과, εᵢₜ는 오차항이다. β가 유의하지 않으면 재정적 디커플링이 확인된다. 전국･수도

권･비수도권 표본에서 각각 추정했으며, 표준오차는 지자체 수준의 군집 표준오차를 적용했다.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조례 제정의 동태적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Event Study 모형을 추정했다.

는 사건 시간 구간 더미(τ≤−2, τ=0, τ=+1, τ≥+2)이며, τ=−1을 기준 범주로 설정했다. βₖ는 

사건 시간k 구간의 평균 처리효과이며, τ≤−2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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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τ≥0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면 제정 이후에도 효과 없음이 확인된다.

2) 가설 2 검증: 제도화의 역설(IL 더미세트 모형)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IL을 더미 변수로 분해하여 각 수준의 개별 효과를 추정했다.

기준 범주는 IL=0(미제정)이다. ILkᵢₜ는 I지자체의 t연도 제도화 수준이 k(=1,2,3)이면 1, 아니면 0

인 더미 변수, βₖ는 미제정 대비 제도화 수준 k의 평균 처리효과이다. β₁ > β₂ > β₃의 단조 감소 패

턴이 나타나면,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예산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제도화의 역설’이 확인된

다. IL=1과 IL=3 간 계수 차이는 Wald 검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했다.

3) 가설 3 검증: 강압적 동형화(기술적･해석적 분석)

가설 3은 회귀모형이 아닌 기술적･해석적 분석으로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① 연도별 IL 분포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채택의 시간적 집중도를 확인하고, ② 206개 조례 제정 지자체의 IL 전환 경로

를 유형화해 일괄 제정 양상의 지배성을 확인하고, ③ 2022년 이전과 이후의 전환 경로를 비교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의 구조적 효과를 평가했다. 이 분석은 확인적 가설 검증이 아닌 이론 정합적 

해석에 해당하므로, 통계적 유의성이 아닌 패턴의 일관성과 이론적 정합성으로 판단한다.

4) 가설 4 검증: 수직적 확산(시차 변수 모형)

가설 4는 기본 고정효과 모형에서 통제변수 벡터 γ 내 광역 환경예산 비중의 개별 계수가 유의

한 양(+)의 값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다만, 이 변수가 통제변수와 가설 검증 변수의 역할을 겸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 환경예산 비중에 1기 시차(t−1)를 부여한 모형을 추가로 추정했다.

는 기본 고정효과 모형의 통제변수 벡터에서 광역 환경예산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단체장 

정치적 성향, ln_인구, 재정자립도)이며, 은 소속 광역시도의 환경예산 비중의 1기 시차 

변수다. ϕ는 전기 광역 환경예산 비중이 당기 기초 환경예산에 미치는 시간적 선행 효과의 계수

다. 시차 변환에 따라 첫 연도(2019) 관측치가 탈락해 N=1,356이 되었다. 시차 변수의 사용은 동시

적 교란과 역인과성의 가능성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전기 광역 환경예산 비중이 당기 기초 환경

예산에 미치는 시간적 선행 효과를 ϕ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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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색적 분석: 정치적 성향의 조절 효과(교호작용 모형)

탐색적 분석으로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조례의 예산 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했다.

Conᵢₜ는 단체장의 보수 성향 더미, β₃는 조례 제정과 보수 성향의 교호작용 계수다. β₃가 유의하

면 조례의 예산 효과가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6) 강건성 검증

단체장의 보수 성향 제거, 재정자주도 대체, 인접 조례비율 통제, 종속변수 변경(지출액), 광역 

환경예산 비중 1기 시차 대체 등 복수의 강건성 검증을 수행했다.

7) 사후 검정력 분석

귀무가설 확인형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의 해석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정력 분

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최소감지효과크기(Minimum Detectable Effect Size, MDES)를 산출해, 

현재 표본으로 감지 가능한 효과의 하한을 사전에 명시했다.

전국 표본(N=1,582)에서 탄소중립 기본조례 주효과 모형의 MDES는 0.083(80% 검정력, α=0.05)

으로, 환경예산의 약 8.7%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환경예산 중앙값이 약 701억 원

임을 감안하면, 약 61억 원 이상의 예산 변화가 있었다면 본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포착

되었을 것이다. 이는 지자체 환경예산의 연도 간 변동 중앙값(10.6%)보다 작은 수준으로, 현실적으

로 의미 있는 규모의 예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검정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IL 더미세트 모형에서 IL=3의 MDES는 0.088(9.2%)이며, IL=1은 관측치가 31개(9개 지자체)로 

MDES가 0.174(19.0%)에 달했다. 이에 따라 IL=1의 개별 계수 해석에는 검정력 제약을 고려한 유보

적 해석이 필요하다.

Ⅳ. 분석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먼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확인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7개년 1,582개 관측치에서 

환경예산 현액의 자연로그값(ln_예산현액)은 평균 11.094(SD=0.733)이다.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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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I)의 평균은 0.453으로, 전체 관측치의 45.3%에서 조례 제정이 확인되었다. 제도화 수준(IL)의 

분포는 IL=0이 865개(54.7%)로 과반을 차지하고, IL=3이 437개(27.6%), IL=2가 249개(15.7%) 순이

며, IL=1은 31개(2.0%)에 불과하다(<표 2>). IL=1의 관측치가 이처럼 제한적이라는 점은 해당 계수

의 추정 정밀도에 제약을 가한다. 한편, IL 수준이 높을수록 ln_예산현액 평균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인구･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IL=3 도달률이 높은 선택 편의를 반영한 것이다(<표 3>). 

ln_인구와 재정자립도 간 상관이 0.628로 높으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검

진에서 모든 변수가 3.0 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표 4>).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ln_예산현액 11.094 0.733 8.542 11.158 14.564

ln_지출액 10.861 0.712 8.476 10.911 14.294

예산현액(백만원) 85,389 84,281 5,128 70,085 2,113,570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여부(I) 0.453 0.498 0 0 1

제도화 수준(IL) 1.163 1.336 0 0 3

단체장 정치적 성향 0.449 0.498 0 0 1

ln_인구 11.802 1.071 9.090 11.863 13.996

재정자립도(%) 23.63 12.26 6.08 20.10 70.70

광역 환경예산 비중(%) 6.68 2.99 1.63 6.31 13.43

<표 3> 제도화 수준 점수별 종속변수 기술통계

IL 점수 N ln_예산현액 평균 표준편차

IL=0 (미제정) 865 10.979 0.729

IL=1 (선언적)   31 11.139 0.523

IL=2 (부분적) 249 11.158 0.767

IL=3 (포괄적) 437 11.282 0.691

IL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예산(ln_예산현액)의 평균이 높으나, 이는 인구･재정자립도가 높은 지

자체일수록 IL=3에 도달하는 비율이 높은 선택 편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체고정효과 모형은 이러

한 시간불변 특성을 통제한다.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행렬

ln_예산현액 IL 보수여부 ln_인구 재정자립도 광역 환경예산 비중

ln_예산현액   1.000

제도화 수준(IL)   0.181   1.000

단체장 정치적 성향 -0.016   0.256   1.000

ln_인구   0.171   0.077 -0.020   1.000

재정자립도   0.177 -0.018 -0.020   0.628   1.000

광역 환경예산 비중   0.247 -0.368 -0.207 -0.385 -0.220 1.000



308  ｢지방정부연구｣ 제30권 제1호

2. 재정적 디커플링(가설 1)

개체고정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주효과는 모든 표본과 모형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전국 표본(N=1,582)에서 탄소중립 기본조례 변수의 계수는 β

=-0.003(p=0.911)으로 사실상 영(zero)에 수렴했으며, 수도권(β=-0.059, p=0.310)과 비수도권(β

=0.009, p=0.784) 하위표본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종속변수를 지출액으로 변경해도 유의하

지 않았다(전국 β=0.009, p=0.768). 이에 따라 가설 1(재정적 디커플링)이 확인되었다.

<표 5> 기본 고정효과 모형 —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환경예산 효과

변수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지출액)

탄소중립 기본조례 -0.003 -0.059 0.009 0.009

(0.033) (0.058) (0.033) (0.029)

단체장 정치적 성향 0.029 0.056* 0.022 0.026

(0.019) (0.029) (0.024) (0.021)

ln_인구 0.571*** 0.793*** 0.489*** 0.585***

(0.109) (0.217) (0.129) (0.107)

재정자립도 0.003 0.002 0.003 0.003

(0.002) (0.005) (0.003) (0.002)

광역 환경예산 비중 0.009** 0.038*** 0.005 0.009**

(0.004) (0.010) (0.004) (0.004)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개체고정효과 Yes Yes Yes Yes

N 1,582 462 1,120 1,582

개체 수 226 66 160 226

R² (within) 0.284 0.519 0.239 0.254

*p<0.10, **p<0.05, ***p<0.01
괄호 안은 지자체 군집 표준오차

통제변수 중 ln_인구는 모든 표본에서 유의했다(전국 β=0.571, p<0.01). 광역 환경예산 비중은 

수도권에서 양의 유의성을 보였으며, 이 계수의 해석과 가설 4(수직적 확산 효과)의 검증은 5절에

서 상세히 다룬다.

Event study 분석에서도 제정 전(τ≤-2: β=0.005, p=0.851)과 제정 후(τ≥+2: β=0.031, p=0.557) 

모든 시점에서 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과 제정 전후 효과 부재가 동시에 확

인되었다(<표 6>). 제정 후 2기 이상(τ≥+2)에서도 계수가 유의하지 않아(p=0.557), 조례의 예산 효

과 부재가 특정 시점 선택에 따른 허위 결과가 아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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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vent Study 모형 — 조례 제정의 동태적 효과

사건 시간 계수 표준오차 p값

τ≤-2 (제정 전 2기 이상)   0.005 0.027 0.851

τ=-1 (기준) — — —

τ=0 (제정 연도) -0.008 0.024 0.736

τ=+1 (제정 후 1기)   0.016 0.039 0.684

τ≥+2 (제정 후 2기 이상)   0.031 0.053 0.557

3. 제도화의 역설(가설 2)

IL 더미세트 모형의 결과는 제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예산 효과가 체계적으로 감소하는‘제

도화의 역설’을 일관되게 보여준다(<표 7>). 이 역설의 핵심 근거는 어느 한 시점의 개별 계수가 아

니라,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에서 관찰되는 IL=1 > IL=2 > IL=3의 단조 감소 패턴 전체에 있다.

전국 표본에서 IL=1의 계수는 β=0.148(p=0.033), IL=2는 β=0.068(p=0.133), IL=3은 β=0.011 

(p=0.790)으로 체계적으로 감소했다. 개별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선형 대비

의 단측 검정은 p=0.014로 5% 수준에서 단조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된다. IL 연속변수

(서열) 모형에서도 수도권 계수가 β=−0.029(p=0.155)로 음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다만, 

IL=1 관측치가 31개(9개 지자체)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국 표본에서 개별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위표본 탐색에서 이 패턴의 지역적 이질성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도권 표본에서 IL=1의 계수

는 β=0.127(p=0.044)이며, IL=2(β=−0.025, p=0.704)와 IL=3(β=−0.078, p=0.234)으로 갈수록 단조 

감소했다. IL=1과 IL=3의 선형 대비는 diff=0.205, t=4.085, p<0.001로 매우 강한 유의성을 보였으

며, IL 더미 전체의 Joint Wald 검정에서 χ²=16.83, p<0.001이 확인되었다. 이 수도권 결과는 사전 

가설이 아닌 하위표본 탐색에서 확인된 추가적 근거로서, 전국 수준의 단조 감소 방향성을 강화하

는 보조적 역할로 위치시키며, 독립 표본에 의한 재현 검증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한 

단조 감소 패턴이 관찰되었으나(IL=1: +0.123→ IL=2: +0.066→ IL=3: +0.025), 개별 계수의 유의성

은 확보되지 않았다.

<표 7> IL 더미세트 모형 — 제도화의 역설

변수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IL=1 0.148** 0.127* 0.123

(0.062) (0.059) (0.072)

IL=2 0.068 -0.025 0.066

(0.043) (0.062) (0.054)

IL=3 0.011 -0.078 0.025

(0.036) (0.062) (0.041)

단체장 보수 성향 0.027 0.05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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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 **p<0.05, ***p<0.01
괄호 안은 지자체 군집 표준오차

이 단조 감소 패턴은 가설 2(제도화의 역설)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실행기제의 조례 규정이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높은 제도화 수준은 법적 순응의 결과이지 환경예

산 확충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Wijen, 2014). 조례 조문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지자체의 행위는 

상위법 요건 충족이라는 형식 목표에 수렴하며, 실제 운용과 그에 연동된 재정 배분은 오히려 후

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본 연구는 ‘형식적 완결성의 함정’으로 개념화한다. 

다만 이 패턴은 두 가지 대안적 해석으로도 설명될 여지가 있어, 본 연구는 형식적 완결성 함정

을 단일 설명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첫째, 천장효과(ceiling effect)다. 환경예산이 이미 높은 지자

체에서는 추가 증액의 여지가 좁아 IL=3의 계수가 영에 수렴할 수 있다. 실제로 IL=1의 9개 지자체

(인구 중앙값 49,442명)는 환경예산의 절대 수준이 낮아 조례 제정이 예산 편성을 촉발하는 효과

가 상대적으로 관측되기 쉬운 반면, IL=3 지자체에서는 역방향 제약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패널은 IL=3 도달군과 미도달군 사이의 ln_예산현액 변동 차이를 직접 검증할 충분한 자유

도를 갖지 못해, 천장효과와 형식적 완결성 함정의 분리는 세부사업 단위 자료를 활용한 후속 과

제로 남긴다. 둘째, 역인과(reverse causation)다. 환경예산에 적극적인 지자체일수록 포괄적 조례

를 먼저 제정했을 가능성이다. 본 연구의 Event Study(<표 6>)에서 제정 직전 시점(τ≤−2)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사전 예산 증가가 조례 채택을 선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서열 변수 IL에 대한 

평행추세 검증은 본 자료의 시계열 폭(7개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4. 강압적 동형화(가설 3)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환경예산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가설 1),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가설 2)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본 절

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전후의 제도 확산 경로와 역량에 따른 분화 양상을 분석한다. 본 절

(0.019) (0.029) (0.024)

ln_인구 0.569*** 0.780*** 0.487***

(0.109) (0.213) (0.129)

재정자립도 0.003 0.002 0.003

(0.002) (0.005) (0.003)

광역 환경예산 비중 0.009** 0.037*** 0.005

(0.004) (0.010) (0.004)

선형 대비 IL=1 vs IL=3 (단측) p=0.014 p<0.001 —

Joint Wald (IL 전체) χ²=6.10, p=0.047 χ²=16.83, p<0.001 —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개체고정효과 Yes Yes Yes

N 1,582 462 1,120

개체 수 226 6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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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 의의는 단순히 강압적 동형화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데 있지 않고, 확산의 시간적 집중도･
전환 경로의 유형･역량에 따른 분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동형화의 ‘형태’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이 분석은 가설1･2의 해석에 필요한 제도적 맥락을 제공하며, 강압적 의무화가 어떤 경로를 거쳐 

형식적 완결성의 함정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1) 조례 확산과 제도화 수준의 전국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6개(91.2%)가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

이며, 이 중 129개(62.6%)가 IL=3(포괄적 제도화)에 도달했다(<표 8>). 조례 제정 지자체 중 IL≥2 비

율은 95.6%로, 사실상 대부분이 실행기제를 1개 이상 규정하고 있다. 반면, IL=1(선언적 제도화)에 

머무는 지자체는 9개(4.4%)에 불과하다. 이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압도적 다수가 법적 요건에 

맞춰 실행기제를 일괄 규정했음을 보여준다.

하위항목별 규정 비율은 항목 간 극심한 격차를 보인다. 실행계획 수립(93.3%), 위원회 설치

(100%), 성과 평가(82.9%)는 보편적인 반면, 전담 조직 설치(24.8%)와 기금 조성(3.3%)은 극히 저조

하다. 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의 보유율이 높고 자체 재원 투입을 요구하는 항목의 

보유율이 낮다는 점에서, 강압적 동형화의 도달 범위가 비용 수반 없는 형식적 조항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 연도별 제도화 수준 분포의 동태적 변화와 2022년 임계점

연도별 IL 분포의 변화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의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준다(<표 8>). 2021년까

지 IL=0이 94.2%를 차지했으나, 2022년 63.3%, 2023년 15.0%로 급감했다. IL=3은 같은 기간 1.3%에

서 54.4%로 급증해, 2022~2023년에 전체 제정의 86.9%가 집중되었다. 2024~2025년 IL=0이 20~22

개(8.8~9.7%)에서 정체되고 IL=3도 129개(57.1%)에서 변동이 없어, 제도 확산이 포화 상태에 도달

했음을 보여준다.

<표 8> 연도별 IL 분포 변화

연도 IL=0 IL=1 IL=2 IL=3

2019 217 (96.0%) 2 (0.9%) 6 (2.7%) 1 (0.4%)

2020 216 (95.6%) 2 (0.9%) 7 (3.1%) 1 (0.4%)

2021 213 (94.2%) 2 (0.9%) 8 (3.5%) 3 (1.3%)

2022 143 (63.3%) 3 (1.3%) 29 (12.8%) 51 (22.6%)

2023 34 (15.0%) 6 (2.7%) 63 (27.9%) 123 (54.4%)

2024 22 (9.7%) 7 (3.1%) 68 (30.1%) 129 (57.1%)

2025 20 (8.8%) 9 (4.0%) 68 (30.1%) 129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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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 경로: 표준 모델 일괄 채택형 확산

206개 지자체의 전환 경로 분석 결과, IL=0에서 IL=3로 곧바로 전환한 경우가 129개(62.6%)로 가

장 많았다(<표 9>). IL=0에서 IL=2로의 전환은 68개(33.0%)였다. IL=1을 거친 지자체는 9개(4.4%)에 

불과했으며, 이 중 IL=2 이상으로 상향 전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강압적 동형화에 의

한 표준 모델 일괄 채택의 예측과 정합한다. 2022년 이전 조례를 제정한 13개 지자체에서는 점진

적 경로도 일부 관찰되었으나, 2022~2023년 신규 제정 160곳 중 109곳(68.1%)에서 경로의 획일화

가 확인되었다. 이는 Shipan & Volden(2008)이 경고한, 강압적 의무화가 하위정부의 자율적 제도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의와 정합한다.

<표 9> 전환 경로 분석

전환 경로 N 비율

IL=0 → IL=3 직행 129 62.6%

IL=0 → IL=2 직행   68 33.0%

IL=0 → IL=1 (유지)     9   4.4%

IL=1 → IL=2 또는 3 (상향 전환)     0   0.0%

4) 미채택 잔존의 구조적 패턴

2025년에도 IL=0으로 남아있는 20개 지자체(8.8%)는 인구 중앙값 64,720명, 재정자립도 12.2%

의 소규모･저재정력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다(Kruskal-Wallis: 인구 H=8.96, p=0.003; 재정자립도 

H=7.71, p=0.006). IL=1에 머무는 9개 지자체 역시 유사한 역량 특성을 공유한다. 반면 IL=3 지자체

의 인구 중앙값은 207,230명, 재정자립도 16.8%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는 강압적 동형화 압력

에도 제도적 역량의 절대적 하한선 이하에서는 동형화가 관철되지 않는 ‘동형화의 한계’가 존재함

을 보여주며(Shipan & Volden, 2008), 가설 3(강압적 동형화)가 경험적으로 확인된다. 

5) 수도권 편중이 아닌 전국적 확산

IL=3 도달률은 대전(80.0%), 울산(80.0%), 전북(78.6%), 서울(72.0%) 순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IL=3 비율 격차는 63.6% 대 54.4%로 9.2%p에 불과해, 강압적 동형화

가 전국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5. 수직적 확산 효과(가설 4)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예산 우선순위가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미치는 수직적 확산 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본 고정효과 모형(<표 5>)에서 광역 환경예산 비중의 동시적 계수는 전국 표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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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0.009(p<0.05)로 유의했다. 이 효과는 수도권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β=0.038, p<0.001), 광역시

도의 환경예산 비중이 1%p 높을수록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이 약 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β=0.005(p>0.10)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동시적 계수는 광역-기초 간 공통 충격이나 역인과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기본 고정효과 모형의 광역 환경예산 비중만을 1기 시차(t-1) 변수로 대체한 시차 변수 

모형을 추정했다(<표 10>). 시차 변환에 따라 첫 연도(2019) 관측치가 탈락해 표본이 N=1,356으로 

축소되었다. 시차 계수는 수도권에서 β=0.016(p=0.198)으로 양의 방향이 유지되었으나 통계적 유

의성은 확보되지 않았고, 전국 표본에서는 β=−0.003(p=0.569)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으로 전

환되어 동시적 계수의 해석에는 유보가 필요하다.

한편, 시차모형에서 ln_인구의 계수가 기본 모형의 +0.571에서 −0.881로 부호가 반전되었다. 이

는 표본 축소와 시차 변환에 따른 개체 내 변동 구조의 변화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시차모형의 통

제변수 추정치 해석에는 유보가 필요하며 본 모형의 해석은 광역 환경예산 비중의 시차 계수에 한

정한다. 이에 따라 가설 4(수직적 확산)는 동시적 모형에서 수도권에 한해 확인되었다. 시차 모형에

서도 양의 방향성이 재확인되었으나 유의성이 약화되어, 전국 수준에서는 부분적 확인에 그쳤다.

<표 10> 시차변수 모형 – 수직적 확산의 시간적 선행 효과

변수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탄소중립 기본조례 −0.003 −0.034   0.012

(0.029) (0.049) (0.035)

단체장 보수 성향   0.023   0.058*   0.012

(0.02) (0.032) (0.027)

ln_인구 −0.881*** −0.734 −0.949***

(0.294) (0.456) (0.356)

재정자립도   0.001   0.009 −0.001

(0.003) (0.006) (0.004)

광역 환경예산 비중(t−1) −0.003   0.016 −0.004

(0.004) (0.012) (0.007)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개체고정효과 Yes Yes Yes

N 1,356 396 960

개체 수 226 66 160

R²(within) 0.216 0.364 0.196

*p<0.10, **p<0.05, ***p<0.01
괄호 안의 지자체 군집 표준오차

6. 탐색적 분석: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조절 효과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간 교호작용 모형의 결과, 탄소중립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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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효과(단체장 보수 성향=0인 지자체의 순효과)는 β=-0.069(p=0.045)로 음의 유의성을 보인 반

면, 교호작용항은 β=+0.125(p<0.001)로 양의 유의성을 보였다(<표 11>). 보수 성향 단체장이 집행

하는 지자체에서 조례의 순효과는 -0.069+0.125=+0.056으로 양의 방향이다. 재정적 디커플링의 

이면에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상반된 효과의 상쇄가 존재한다. 다만 보수 단체장 지자체의 

조례 보유율(60.5%)이 비보수(33.0%)보다 높아 강압적 동형화에 의한 순응일 수 있고, 보수 지자체

의 낮은 환경예산 기저 수준에 의한 효과일 수 있어, 탐색적 발견으로 다룬다. 

<표 11>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 단체장 정치적 성향 교호작용 모형

변수 계수 표준오차 p값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I) -0.069 0.034 0.045

단체장 보수 성향 -0.039 0.026 0.133

I × 단체장 보수 성향   0.125 0.037 < 0.001

ln_인구   0.572*** 0.109 < 0.001

재정자립도   0.003 0.002 0.193

광역 환경예산 비중   0.009** 0.004 0.024

N   1,582

*p<0.10, **p<0.05, ***p<0.01

7. 강건성 검증

주요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섯 가지 강건성 검증을 수행했다(<표 12>).

<표 12> 강건성 검증 결과 요약

검증 탄소중립 기본조례(I) 계수 p값 비고

기본 모형 -0.003 0.911 주 분석 결과

단체장 보수 성향 제거   0.002 0.960 축소 모형

재정자주도 대체 -0.003 0.918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인접 조례비율 통제 -0.004 0.883 인접비율: β=0.035, p=0.692

종속변수 변경(지출액)   0.009 0.768 ln_지출액 기준

IL 연속변수 모형 -0.006 0.585 IL을 서열 연속변수로 투입

광역 환경예산 비중 -0.003 0.931 시차 변수(t-1) 대체

첫째, 단체장 보수 성향 제거 모형. 축소 모형에서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계수(I)는 유의하지 않

아(β=0.002, p=0.960), 주요 결과가 특정 통제변수에 의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둘째, 재정자주도 

대체. 재정자립도를 재정자주도로 대체해도 유의하지 않았다(β=-0.003, p=0.918). 셋째, 인접 조례

비율 통제. 인접 조례비율을 추가해도 I(β=-0.004, p=0.883)와 인접비율(β=0.035, p=0.692) 모두 유

의하지 않았다. 모방적 확산의 직접적 예산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종속변수 변경(지출액). 

지출액 기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아(β=0.009, p=0.768), 조례가 편성･집행 양 단계에서 변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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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함을 확인했다. 다섯째, IL 연속변수 모형. IL을 서열 연속변수로 투입한 모형에서도 유의하

지 않았다(β=-0.006, p=0.585). 가설 1(재정적 디커플링)은 모든 강건성 검증에서 일관되게 확인되

었다. 여섯째, 광역 환경예산 비중을 1기 시차(t-1) 변수로 대체한 모형에서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β=−0.003, p=0.931).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예산 편성까지는 행정 절차상 시차가 소요될 수 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핵심 설명변수인 제도화 수준(IL)을 1년 및 2년 지연시킨 강건성 모형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IL(t-1)의 계수는 0.0045(군집 표준오차 0.0111, p=0.685)이고 IL(t-2)의 계수는 0.0027(군집 표준오

차 0.0110, p=0.809)으로, 시차를 두어도 환경예산 총량에 대한 유의한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표 13>). 광역자치단체 환경예산 비중은 주 모형과 시차 모형 모두에서 통제변수로 포함되어 상

위정부 재정기조의 영향을 분리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제기한 재정적 디커플링 현상이 단

순한 예산 편성 시차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표 13> 조례 제정 후 예산 편성 시차를 고려한 강건성 분석

변수 주 모형 IL(t) 시차 1년 IL(t-1) 시차 2년 IL(t-2)

제도화 수준(핵심변수)
-0.0062
(0.0112)

[p=0.579]

+0.0045
(0.0111)

[p=0.685]

+0.0027
(0.0110)

[p=0.809]

광역 환경예산 비중
+0.0083*
(0.0042)

+0.0087*
(0.0043)

+0.0097
(0.0053)

ln(인구)
-0.5446
(0.2848)

-0.8108**
(0.2890)

-0.9833*
(0.3937)

재정자립도
-0.0002
(0.0024)

+0.0021
(0.0030)

-0.0005
(0.0038)

단체장 보수 성향
+0.0277
(0.0217)

+0.0283
(0.0198)

+0.0307
(0.0201)

자치단체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연도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N 1,582 1,356 1,130

R² 0.934 0.940 0.941

주: 종속변수는 ln(환경보호예산현액). 괄호 안은 자치단체 군집 표준오차. * p<0.05, ** p<0.01. 시차 1년･2년 표본이 
각각 226개･452개 관측치만큼 감소한 것은 관찰 시작점(2019년) 시차 손실에 따른 결과다.

Ⅴ. 결론

1. 제도 확산과 재정적 괴리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7개년 균형패널데이터와 5개 하위항목의 전수 코딩에 기

반해,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환경예산 효과를 분석했다. 핵심 발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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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이 환경예산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재정적 디커플링’이

다. 이 결과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표본, 현액･지출액 종속변수, Event Study의 모든 시점, 그리

고 IL을 1~2년 지연시킨 강건성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지자체 중 91.2%가 조례를 보유

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디커플링이 확인된 이 발견은 Millard-Ball(2012)의 미국 기후행동계획 디커

플링, Lesnikowski et al.(2020)이 지적한 상위정부 하향식 위임에 따른 기후정책 수단의 차별적 선

택을 국내의 제도적 맥락에서 재확인한다. 다만 위원회･성과평가의 실제 운영과 기금의 실제 조

성 등 실질 운영 증거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본 연구가 실증한 것은 형식-재정 간 괴리

에 한정된다.

둘째, 조례가 갖춘 실행기제가 많을수록 환경예산 효과가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제도화의 역설’

이다. 이 양상은 모든 표본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전국 표본에서 선언적 제도화(IL=1), 부분적 제

도화(IL=2), 포괄적 제도화(IL=3) 순으로 환경예산 효과가 체계적으로 감소했으며(단측 p=0.014), 

수도권 하위표본 탐색에서는 실행기제가 가장 적은 단계와 가장 많은 단계 간의 계수 차이가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확인되어(선형 대비 p<0.001; Joint Wald χ²=16.83, p<0.001), 이 패턴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결과는 사후 하위표본 탐색에서 도출된 것으로, 독립 표본에 의한 

재현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패널 자료만으로는 천장효과와 역인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제도화의 역설을 형식적 완결성 함정의 단일 설명으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가지 대

안 해석과 함께 병렬적 발견으로 위치시킨다. 이 발견은 포괄적 실행기제 규정이 예산 증가를 보

장하지 않으며, 기계적으로 채택된 실행기제가 ‘형식적 완결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Wijen(2014)의 순응-성과 상충이 한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잠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며, Seyfried 

et al.(2019)의 독일 고등교육 사례와 유사하게 강압적 동형화에 의한 제도 도입이 실효성과 무관

함을 보여준다.

셋째, 강압적 동형화에 의한 ‘표준 모델 일괄 채택’의 확산이다.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

후 206개 지자체 중 160곳(77.7%)이 2022~2023년에 집중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중 2022~ 

2023년 신규 제정 160곳의 68.1%가 포괄적 제도화 단계로 직행한 반면, 전체 206곳 중 선언적 제

도화에 머문 지자체는 4.4%(9곳)에 불과했다. 부수적으로, 조례를 채택하지 않은 지자체(IL=0)와 

포괄적 제도화에 도달한 지자체 간의 인구･재정 역량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해(Kruskal-Wallis: 

인구 H=8.96, p=0.003), 강압적 동형화 압력에도 역량의 절대적 하한선 이하에서는 동형화가 관철

되지 않는 ‘동형화의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 발견은 사전 가설이 아닌 분석 과정에서의 경험적 관

찰로, Shipan & Volden(2008)이 이론적으로 경고한 하위정부 역량 조건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지

만, 향후 독립적 연구 설계를 통한 확인적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예산 우선순위가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미치는 ‘수직적 확산’

이다. 광역 환경예산 비중은 수도권에서 β=0.038(p<0.001)로 유의했으며, 광역시도의 환경예산 비

중이 1%p 높을수록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이 약 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Shipan & Volden(2008)이 제시한 수직적 확산 메커니즘이 한국 지방재정 맥락에서 경험적으로 확

인된 것이다. 조례라는 형식적 제도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광역시도의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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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기초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실질적 변동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발견은 기후변화 대응 재정의 

수직적 거버넌스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의 네 가지 핵심 발견에 더해, 탐색적 분석에서 단체장의 보수 성향에 따른 효과의 분화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조례 제정과 보수 성향 간 교호작용이 강한 양의 유의성을 보여(β=+0.125, 

p<0.001), 재정적 디커플링의 이면에 이념에 따른 상반된 효과의 상쇄 구조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

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보수 지자체의 높은 조례 보유율(60.5%)과 낮은 환경예산 기저 수준에 의

한 회귀 평균 효과를 배제할 수 없어, 이 결과는 탐색적 발견으로 위치시킨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재정적 디커플링의 발견은 이행 감독 체계의 실질화를 요구한다. 91.2%의 조례 보유율에도 

환경예산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결과는 현행 이행 감독이 조례의 존재라는 형식적 지표에 치중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부 또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세부사업의 신규 편성 건

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의 총 환경예산 대비 비중 변화, 기금 실제 조성 현황 등 투입･과정 지표를 

이행 평가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Crawford & Mangalmurti(2025)가 제안한 기후변

화 거버넌스의 예산 권한-성과 추적 통합 모델은 유용한 준거다.

둘째, 제도화의 역설은 실행기제의 형식적 완비를 넘어선 질적 평가 기준의 도입을 시사한다. 

포괄적 실행기제를 구비한 지자체에서 오히려 예산 효과가 감소한다는 발견은 조례 조항의 수가 

아닌 실제 운영 여부를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위원회의 실제 회의 개최 횟수, 실행계획의 예산 

반영률, 성과 평가의 환류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는 질적 이행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표준 모델 일괄 채택의 확인은 지역유형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의 지원을 요구한다. 대다

수 지자체가 유사한 형식의 조례를 일괄 채택한 상황에서,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재정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실행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 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 적

응, 내륙 지역의 폭염･가뭄 대응, 도시 지역의 열섬 완화 등 지역별 기후위기 프로파일에 맞는 대

응 전략과 연동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이 현실적 대안이다. 이는 OECD(2023)가 강조한 중앙-지방 

간 맞춤형 규제(tailored regulation) 접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구 5만 명 이

하･재정자립도 15% 미만의 지자체가 미채택 또는 선언적 제도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강압적 동

형화 압력에도 인력･예산･전문성의 절대적 부족에 기인한다. 이들에게는 개별 단위의 독립적 제

도 운영보다 광역시도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나 인접 지자체 간 연합형 대응 체계가 현실적 대안

이며,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 대행 지원 사업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수직적 확산 효과의 확인은 광역시도의 환경예산 우선순위가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정책 

신호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역 환경예산 비중이 수도권에서 유의하게 기초 환경예산을 

증가시킨다는 발견(β=0.038, p<0.001)은, 광역시도의 역할이 조례 제정의 독려를 넘어 예산 편성

의 방향성 제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광역시도가 환경보호예산 비중을 높이면 이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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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하향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활용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후속 과제를 남긴다. 첫째, 재정적 디커플링은 세부사업 단위 분석으로 정교

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환경보호예산이라는 집합 지표로 총량 수준의 디커플링을 입증했다. 

향후 지방재정 공시의 세부사업 코드 표준화를 전제로 기후변화 적응･완화 예산을 분리 추적한다

면 항목 간 재편 동학까지 규명할 수 있다.

둘째, 제도화 역설은 실질 운영 자료와 결합한 심층 분석으로 발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례 

조항의 유무로 측정한 제도화 수준에서 역설을 확인했다. 위원회 회의 개최 빈도, 실행계획의 예

산 반영률, 전담조직의 인력 투입 등 실질 운영 자료를 활용하고 다섯 경로별 조항 더미를 분해한

다면 역설을 추동하는 핵심 경로를 식별할 수 있다.

셋째, 강압적 동형화 양상은 시차 처리에 강건한 추정량과 장기 패널로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

는 2022~2023년 집중 채택의 양상을 Event Study로 보완 확인했다. 시차 처리에 강건한 추정량

(Callaway & Sant'Anna, 2021; Goodman-Bacon, 2021)을 적용하고 분석 기간을 확장한다면 장기

적 제도 정착 과정까지 포착할 수 있다.

넷째, 수직적 확산 효과는 세부사업 단위의 광역-기초 연동 분석으로 심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총량 비중 수준에서 광역의 신호 효과를 확인했다. 세부사업 단위 자료의 표준 공개를 전제로 광

역시도의 우선순위 변화가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세부사업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기초자

치단체 GRDP를 통합한 지역 경제 통제까지 포함하면 수직적 거버넌스의 미시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다섯째, 탐색적으로 확인된 단체장 정치 성향의 조절 효과는 다차원적 정치 변수로 정밀화될 수 

있다. 지방의회 구성, 선거 경합도, 단체장 재선 도전 여부 등을 활용하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환경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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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ap Between Carbon Neutrality Framework Ordinances and Environmental 
Budgets: Fiscal Decoupling and the Paradox of Institutionalization

Seo, Yoon Kyoung

As of 2026, 206 of 226 basic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91.2%) have adopted carbon 

neutrality framework ordinances, yet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this near-universal diffusion 

has produced substantive changes in environmental budget allocation remains absent. This study 

constructs a balanced panel dataset of 226 municipalities over seven years (2019–2025) and 

develops an Institutionalization Level (IL) ordinal variable through full-population coding of five 

implementation mechanisms—committee, fund, action plan, dedicated unit, and performance 

evaluation—to analyze environmental budget effects using entity fixed-effects models. Four key 

findings emerge. First, ordinance adoption shows no significant effect on environmental budgets 

across all samples and models, including Event Study specifications, establishing fiscal 

decoupling. Second, a paradox of institutionalization emerges: the more implementation 

mechanisms an ordinance contains, the more its budget effect declines. The largest positive 

coefficient appears at the declaratory level, while at the comprehensive level it converges to zero 

or turns negative, a pattern particularly robust in the capital region. Third, following the 2021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77.7% of adopting municipalities enacted ordinances en 

masse during 2022–2023, with 62.6% advancing directly to comprehensive institutionalization 

without gradual capacity accumulation; non-adoption is concentrated among smaller, fiscally 

weaker municipalities. Fourth, metropolitan-level environmental budget share significantly 

increases municipalities’ environmental budgets in the capital region, confirming vertical 

diffu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coercive isomorphism driven by higher-level legislation 

elicits the outward completion of implementation mechanisms, yet such formal completeness 

does not translate into fiscal substance—establishing the trap of formal completeness.

Key Words: carbon neutrality framework ordinance, environmental budget, decoupling, 

institutionalization level, paradox of institutionalization


